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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이행 단계에서 계약상 급부의무가 실질

적으로 완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단순한 선택권

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의 실효적 행사를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로 재구성한다. 

손해사정은 사실조사, 손해평가, 약관 및 법령 적용을 통해 보험금액을 산정·확

정하는 핵심 절차이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는 보험회사 고용·위탁 손해사정 

중심 구조가 지배적이며, 이로 인해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구조적 한계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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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선임권 제도는 법률, 감독규정, 모범규준에 의해 단계

적으로 확대·정비되었으나, 실제 이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보험금 

분쟁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권리 행사 구조의 문제로 파악하

고, 현행 선임권 제도가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방식과 원인을 분석한다. 구체적

으로 (1) 보험회사 사전동의 중심 구조와 실효적 제재수단의 부재, (2) 형식화된 

안내의무와 비용 구조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제공, (3) 3영업일·10영업일 기한

의 불명확한 기산점, (4) 비표준화된 신청·관리 절차와 보험소비자에 대한 입증 

부담 전가, (5) 보수·비용 체계에 따른 이용 장벽을 주요 쟁점으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선임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서, 사전동의 중심 구조의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 체계로의 전환, 동의 거절 

사유의 구체적 기준 설정, 안내·통계 공시와 제재 제도의 연계, 기산점 및 기간 

산정 기준의 명문화, 신청 절차의 표준화·전자화, 소액 사건을 포함하는 합리적 

보수 기준의 마련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보험금청구권의 실질적 실현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제도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있다.

※ 국문 주제어 : 손해사정, 독립손해사정사, 소비자선임권, 절차적 권리,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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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보험계약은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고 발생 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전제로 성립한다. 이러한 신뢰는 

보험사고 이후 보험금이 산정·지급되는 과정에서 구현되며, 손해사정은 사고 

경위와 손해액을 조사·평가하고 약관과 법규를 적용해 최종 보험금액을 확정하

는 핵심 절차이다. 따라서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은 보험금청구권

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간 보험소비자 불신을 누적시켜 온 주요 요인이다. 특히 손해사정이 보험회

사 소속 또는 위탁 구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손해사정 위탁의 약 75%가 보험

회사 자회사에 집중되어 있으며,1) 이는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와 성과지표 운영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2)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금융당국은 2019년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부터는 모든 손해보험상품으로 확대하였다.3)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과 분쟁은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전체 금융민원은 116,338건으로 전년 대비 24.0% 증가

하였고, 손해보험 민원은 40,365건(11.4% 증가),4) 이 중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은 22,335건으로 55.3%를 차지한다. 다만 이러한 증가를 곧바로 제도의 성과 

문제로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금
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 3면.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의 보고서(주 1), 5면; “보험금 깎으면 높은 점수……또 도마 오른 
보험사 성과평가”, 뉴스웨이, 2021. 4. 12.,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1041210
000200542 (2026. 4. 16. 검색); “보험금 삭감하면 보너스 손해사정 성과지표로 사용 못한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9884182(2026. 4. 16. 검색).

3) 금융감독원, 2024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등 동향.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 4. 8.; 금융위원회, “보
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 12. 5., https://www.fsc.go.kr/po01010
1/73438?srchCtgry=1&curPage=49&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026. 4. 16. 검색).

4) 금융감독원, 위의 보도자료(주 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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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선임권의 실제 활용 규모는 극히 제한적이다. 2020년 실손보험 영역에서 

약 90건에 그쳤으며, 5대 손해보험사 기준 선임 건수는 2021년 55건, 2022년 90

건, 2023년 364건, 2024년 9월 기준 359건에 불과하다.5)이는 외부 위탁 손해사정

이 연간 수천만 건 규모로 이루어지는 현실과 비교할 때 선임권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6) 또한 선임권 행사 건수나 선임률에 대한 공식 통계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제도 작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보험사의 동의 구조, 비용 부담 체계, 절차 운영 방식 등 

제도 설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선임권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

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제도의 운영 방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선임권의 

법적 성격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선임권을 보험금청구권의 실질적 실현을 매개하는 절차적 권리로 재

구성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정보 비대칭 구조에 관한 이론과 

절차적 적법절차 및 절차적 정의 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원용하여, 선임권을 

단순한 선택권이 아니라 권리 보장 구조의 일부로 해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 개선 중심 논의를 계승하면서도, 권리의 규범적 성격과 보

장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법해석학적 규범분석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및 선행연

구를 분석하여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의 법적 성격과 제도 구조를 검토한다. 

이러한 접근은 선임권의 규범적 의미와 권리 보장 구조를 해명하는 데 적합하다

는 점에서 선택된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은 제도의 실제 이용 행태나 활

용 저조의 원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즉, 본 연구는 인

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보다는 규범 구조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실증 연구를 통해 보완

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이를 후속 과제로 남긴다.

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의 보고서(주 1), 3면; “보험사 편 안 드는데…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0%대”, 다음뉴스, 2024. 12. 17., https://v.daum.net/v/20241217140306756?f=p (2026. 4. 16. 검색).

6)“[단독] 독립손해사정사 제도 유명무실... 4년째 선임 0%대”, 이투데이, 2024. 12. 16., https:// 
www.etoday.co.kr/news/view/2428828(2026. 4.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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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선임권이 실질적 권리로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을 규범 구조와 절차 설계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사

의 동의 구조, 안내 의무의 형식화, 행사 기한과 기산점, 신청 방식의 비표준성, 

비용·보수 체계, 자율규제 중심의 운영 구조가 선임권의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임권이 실제로 행사 가능한 절차적 권리로 기능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손해사정제도의 의의 및 구조

  (1) 손해사정의 개념과 역할

    손해사정은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7)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 전문적인 업무를 의미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고 발생 이후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손해액

을 평가·결정한 후 최종 지급 보험금을 산정하는 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

이다.8) 이는 손해사정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선택적·부수적인 절차가 아니

7)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
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
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

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8) 마승렬,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 『손해사정연구』 제12권, 
한국손해사정학회, 2020, 2면; 김영국, 손해사정 업무위탁 모범규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 보험소비자 보호와 업계 상생을 중심으로 -, 『법과 기업 연구』 제15권 제2호, 서강
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6면; 유주선, 손해사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
회지』 제130권, 한국보험학회, 2022,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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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도적으로 예정된 핵심 업무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절차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규모를 평가한 뒤, 보험약관과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최종 지급 보험금을 산정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다시 

말해 손해사정은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법적·기술적 판단이 결합

된 전문적 판단 과정으로서 보험금 산정의 기초를 형성한다.

    상법상 손해보험에서도 이러한 사정 절차는 보험제도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이해된다. 손해의 규모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함으로써 보험금 산정이 임

의적으로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사고 발생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점에서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험제도 전반

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는 절차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9)

    나아가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 사이

에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 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

었다. 보험회사는 손해율과 경영 성과라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반면, 보험소비

자는 손해 회복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적 

구조 속에서 전문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실관계와 

손해 규모를 평가함으로써,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적인 기대 역할이다.10) 

    실무적으로도 보험회사는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일부 단순 

사안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정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을 둘러싼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정 절차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욱 강조되고 있다.11)

    한편 손해사정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의해 규율

9) 유주선, 위의 논문(주 8), 102-104면.
10) 유주선, 위의 논문(주 8), 104-105면.

11) 김영국, 김명규, 손해사정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향, 한국손해사정학회 연구보
고서, 2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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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동 조문은 손해사정사의 법정 업무로서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

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손해사정사가 단순한 조사 보조자가 아니라, 보험금 산정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전문적 판단 주체임을 명확히 한다.

  (2) 손해사정사의 유형과 구분

    손해사정사는 선임 주체와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크게 고용손해사정사와 독

립손해사정사로 나누어진다.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가 직접 고용하여, 보

험회사에 직원 신분으로 고용되어 회사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손해사정을 수행

하는 자를 말하며,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사업자

로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12)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시 보험

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위탁 손해사정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 등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이하 ‘보험

계약자 등’)13) 로부터 직접 위탁받은 경우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를 좁은 

의미의 ‘독립손해사정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14)

    한편, 업무영역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

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신체손해사정사는 자동차·책임·상

해·질병·간병 등 사람의 신체 관련 손해를, 재물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

를 제외한 화재·해상·책임·기술·권리·도난 등 재산손해 전반을, 차량손

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손해를 담당한다. 종합손해

사정사는 위 각 영역을 포괄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다.15) 

12) 보험업감독규정 제9-12조

13)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
14) 고은희, 독립손해사정사 관련 법규의 개정과 해석 등에 관한 고찰, 『보험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25, 42–44면, 59–60면.

15)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2조; 고은희, 위의 논문(주 14), 4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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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고용·위탁 손해사정이 중심을 이루면서 손해사정

사가 보험회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감액·지연·부지급 사례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각종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특히 독립

손해사정의 활성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6)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1) 도입 배경 및 연혁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는 손해사정 선임 구조가 보험회사에 과도하

게 편중되어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을 부여하고 그 절차와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17) 관련 규정은 2019년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제도적 틀을 갖추었으며, 이후 보험금 분쟁 사례 증가와 손해사정 공정성에 대

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하여 2023년 1차 개정과 2024년 대폭 개정을 통해 선임 

절차와 동의 기준, 비용 부담 규정 등이 단계적으로 정교화되었다.18)

    특히 2024년 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

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와 그 절차, 비용 부담 주체를 명

확히 한 점에서, 소비자 선임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19) 

우선, 2010년 보험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손해사정 관련 규정이 정비되고, 설명

의무와 제재규정의 신설 등 보험소비자 보호의 일반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16) 유주선, 앞의 논문(주 8), 104, 126면; 김영국, 앞의 논문(주 8), 8면.

17) 고은희, 앞의 논문(주 14), 74면; 안로이드·김명규·마승렬,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손해
사정사 선임권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손해사정연구』 제26권, 한국손해사정학회, 2024, 59–60면.

18) 김영국, 앞의 논문(주 8), 6, 18면.

19) 안로이드·김명규·마승렬, 위의 논문(주 17), 59–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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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개정에서는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에게도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손해사정 과정의 투명성과 보험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였다.20)

    소비자 선임권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직접적 계기는 2019년 모범규준 제정

이다. 금융위원회의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와 함께 손해보험협회가 「손
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공고하면

서, 실손의료보험 등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절차, 판단기간(3영업일), 보험사의 비용 부담 요건 등이 최초로 자율

규제 수준에서 구조화되었다.21) 이 단계에서 선임권은 주로 실손의료보험·제

3보험 영역을 중심으로 시범적·부분적으로 작동하는 성격을 띠었다.22)

    이후 보험금 분쟁 증가와 손해사정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수차례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모범규준

도 2023년 1차 개정을 통해 위탁 구조의 공정성 제고, 자회사 위탁 공시, 보험

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KPI) 규제 강화 등 손해사정 독립성 확보 장치를 

보완하였다.23) 다만 이 시기까지는 여전히 자율규제에 머물러 실효성에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24)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4년 입법·하위규정의 

개정이다. 2024년 2월 보험업법 제185조 개정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경우 

보험회사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에 대하여는 동의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

항(고용 손해사정사 운영, KPI 규제,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 등)이 법률 차원에

서 명문화되었다.25)

20) 안로이드·김명규·마승렬, 위의 논문(주 17), 30–33면. 
21) 김영국, 앞의 논문(주 8), 5–6면; 고은희, 앞의 논문(주 14), 74면.

22) 유주선, 앞의 논문(주 8), 117–118면.

23) 김영국, 앞의 논문(주 8), 6, 18면.
24) 김영국, 앞의 논문(주 8), 4–6면.

25) 안로이드·김명규·마승렬, 위의 논문(주 17), 3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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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2024년 7월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보험사가 착수하기 전 선임 의사 

통보, 일정 기간 내 미착수 등),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동의기준, 

보험사가 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세부적으로 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손해보험협회의 모범규준 전면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모

든 손해보험상품으로 확대되며, 표준 동의기준과 절차, 서면·전자적 안내 방

식 등이 정교화되었다.26)

    요컨대, 2019년 모범규준 제정으로 소비자 선임권이 자율규제 차원에서 최

초로 틀을 갖추고, 2023년 1차 개정을 거쳐, 2024년 보험업법–보험업감독규정–
모범규준의 연속 개정을 통해 법률·감독규정·자율규제에 걸친 3단계 규범 

구조 속에서 선임 절차, 동의 기준, 비용 부담 규정이 단계적으로 정교화된 것

이 현재 제도의 연혁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27)

  (2) 법적 근거

   가) 보험업법 제185조와 제2항 신설의 의의

     개정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사정 업무의 주체와 수행 구조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특히 2024년 2월 6일 신설된 제2항은 보험계약자 등의 독립손해사

정사 선임권과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동의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 조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

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권을 명확한 법정 권리로 설정하였다.28) 이로써 

26) 금융감독원, 앞의 보도자료(주 3), 1면; 김영국, 앞의 논문(주 8), 6, 8, 18면; 고은희, 앞의 논문
(주 14), 74면.

27) 김영국, 앞의 논문(주 8), 4–6, 18면.

28) 안로이드·김명규·마승렬, 앞의 논문(주 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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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권은 종전의 감독규정이나 모범규준에 근거한‘정책적 장치’

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부여된‘법정 권리’로 격상되었다. 동시

에 보험회사는 단순히 선임 요청을‘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위원회가 

정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손해사정 선임 구조가 보험회사 일방에게 집중되어 있던 

종전의 권력 관계가 일정 부분 재조정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29) 

     동법 제185조는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위탁하도록 하는 일반 원칙을 규정하

고, 제3항 이하에서 위탁 시 준수사항과 감독상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제2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

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독립된 조항으로 배치하였다. 이

는 손해사정 선임권을 보험회사에 독점시키지 않고 보험계약자 등에게도 부

여함으로써, 손해사정이 보험회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최소한의‘당사자 견

제’구조를 갖추고 보험소비자의 절차적 지위와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30)

     한편 입법 과정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 요건 하에서 독립손해사정사

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동법 

제185조의2 신설안)을 도입하려는 논의도 병행되었다. 이는 비용 부담이 보험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선임권이 형식적 권리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선임권을 실질적인 보험소비자 보호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려

는 방향성을 보여준다.31)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의 신설은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보험회

사 중심의 운영 관행에서 분리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하

29) 유주선, 앞의 논문(주 8), 117–118면; 고은희, 앞의 논문(주 14), 73면.
30) 안로이드·김명규·마승렬, 앞의 논문(주 17), 30–31면; 고은희, 앞의 논문(주 14), 72–73면.

31) 유주선, 앞의 논문(주 8),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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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해사정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적 시도

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이후 감독규정과 모범규준을 통해 구체화되는 소비

자 선임권 제도의 법적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32)

   나) 보험업감독규정33)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는 「보험업법」 제185조의 위임에 따라, 보험계약

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과 관련한 주체, 요건, 절차 및 비용 부담 구조를 구

체화한 규정이다. 동 조문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률상 선임권을 실제 운영 

단계에서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2) 유주선, 손보논단, 손해사정제도에 대한 주요 의원입법(안) 검토, 월간손해보험 제646호, 2022, 13면. 
33)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

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ㆍ피해자ㆍ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
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29.>

   ③ 법 제185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일 것 
    2.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

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4.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④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회사와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

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

이 필요한 경우 
  ⑤ 보험계약자 등이 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

사가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⑦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을 받
은 보험회사는 법 제185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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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제9-16조 제1항은 손해사정사 선임권의 주체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등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선임권이 단순히 보험계약자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보험사고

로 실질적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까지 확장됨을 명확히 한다.

     다음으로 제2항과 제3항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

약자 등이 선임 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전제로,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선

임 구조와 그 동의 기준을 규정한다. 특히 동의 기준은 손해사정사의 적법한 

등록 여부, 교육 이수, 손해배상보장 요건 충족 여부 등 형식적·자격적 요건

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협회가 마련한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선임권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

지하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한편 제4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 무관하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

이 일정 기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나 편향에 대응하

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제5항이 선임 사유에 따라 부담 주체를 구분하고 있

다. 즉,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이전에 선임하거나 보험회사의 지연으로 선

임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하는 반면,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 결

과에 불복하여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 구조는 제도상 비용 부담의 기준을 명

확히 하려는 취지를 가지나, 동시에 보험소비자에게는 선임 사유에 따른 비용 

부담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추가적인 판단 부담을 부과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아울러 제6항은 손해사정사 선임 사실의 통보 의무를 규정하여 절차적 연

계를 도모하고 있으며, 제7항은 재보험이 결합된 경우의 손해사정 위탁 관계

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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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선임 관련 모범규준

     손해사정 업무의 위탁 구조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행사에 관한 구

체적인 실무 기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 이 모범규준은 보험업감독규정의 위

임에 따라 협회가 업계 공통으로 적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률과 

감독규정에서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구체화하고, 손

해사정 위탁 절차의 공정성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으

로 기능하고 있다.34)

     모범규준은 보험금 청구가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착

수 전에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여부, 선임 절차,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적극적

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안내일로부터 통상 3영업일 이내에 선임 여부를 회신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일정 요건 하에서는 회신 기한을 

1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임 동의 기준과 보수 산정·지

급 방식 등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35)

     다만 모범규준은 금융협회 차원의 자율규제로서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

며, 그 준수 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규정을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일부 절차를 소극적으

로 운용하더라도 이를 실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모범규준은 손해사정사 선임권 행사에 관한 실무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은 수

행하지만,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담보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을 지닌다고 평가

할 수 있다.

34) 김영국, 앞의 논문(주 8), 6면; 안로이드·김명규·마승렬, 앞의 논문(주 17), 59면.

35) 안로이드·김명규·마승렬, 앞의 논문(주 17), 59–61면; 고은희, 앞의 논문(주 14), 59–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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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조와 운영 방식 

    현행 감독규정과 모범규준에 따르면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는 대체

로 ①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 의사 표시와 보험회사의 동의 절차, ② 선임권 행

사 기한과 기산점 규율, ③ 손해사정 보수의 부담 구조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

심으로 구성된다. 이를 종합하면 제도의 작동 구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표시하고 보험회사

가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둘째, 정해진 기간 내 선임 의사 표

시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 소속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는 

단계, 셋째, 독립손해사정사가 선임된 경우 그 보수 부담 주체가 확정되는 단계

이다.36) 이하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가) 선임 의사 표시와 보험사의 동의 절차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에 앞서, 보험계약

자 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결정하도록 하는 구

조를 기본으로 한다. 이를 전제로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에 착수

하기 이전에 선임권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이 단계에서 보험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는 점, 손해사정 비용 부담 구조, 보험회사의 동의 기준, 그리고 선임하지 않

을 경우 보험회사 소속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 등을 서면·문자·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안내해야 한다.

     보험소비자는 이러한 안내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선임 여

부와 선임 예정 손해사정사를 통보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을 요청하여 최대 10영업일까지 선임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 보험소비

자가 선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보험회사는 감독규정과 모범규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동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의 동의는 원칙적으

36) 고은희, 앞의 논문(주 14), 59–60면; 안로이드·김명규·마승렬, 앞의 논문(주 17), 59–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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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야 하며,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미동의

가 허용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나) 선임권 행사 기한과 기산점 체계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일정한 행사 기한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 설계되어 있

다.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선임권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선임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도과할 경우 선임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현행 규정은 기산점과 기간 계산 방식이 충분히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범규준은 기산점을 ‘안내일’

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보험사가 이를 보험금 청구 접수

일 등 다른 시점으로 해석·적용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처럼 기산점이 일

관되지 않게 운용될 경우, 보험소비자는 자신에게 보장된 숙고 기간을 정확

히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보험사가 초일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할 경우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안내가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명목

상 부여된 기간과 달리 실제 선택을 위한 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

   다) 손해사정 보수의 부담 구조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손해사정 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구조이다. 현행 제도는 선임의 주체는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37)

37) 안로이드·김명규·마승렬, 앞의 논문(주 17), 60–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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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보험사가 보수를 부담하는 조건

      보험계약자가 감독규정과 모범규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손해사

정사를 선임하고 보험회사의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 손해사정 보수는 원칙적

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합의에 

따라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선

임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선임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

를 분리한 구조는, 보험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독

립적인 손해사정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적 선택으로 평가된다.38)

    b) 보험계약자가 보수를 부담하는 경우

      반면, 보험회사의 동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손해사정을 의뢰한 경우, 또는 보험회

사 소속·위탁 손해사정사의 결과에 불복하여 추가적인 손해사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현행 제

도는 비용 부담 구조를 이원화함으로써, 보험소비자 보호와 제도 남용 방지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39)

  (4)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의 의의와 권리 보장 기능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하고,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이다. 이 제도는 손해사정 주체와 절차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보

험금 분쟁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의의는 손해사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

38) 유주선, 앞의 논문(주 8), 118면; 고은희, 앞의 논문(주 14), 60, 74면.

39) 유주선, 앞의 논문(주 8), 118, 127면; 고은희, 앞의 논문(주 14),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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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보 비대칭 완화, 그리고 손해사정 구조의 균형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아

래와 같은 기능으로 구체화된다.

    첫째, 손해사정 주체 선택권을 통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

다.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 구조에서 벗어나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 주체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산정 과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40)

    둘째, 이 제도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전문성을 갖춘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소비자는 보험

회사와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으며, 이는 분쟁의 예방 또는 합리

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41)

    셋째, 소비자 선임권은 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한 제도적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 구조를 완화하고 손해사정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손해사정 제도의 독립

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Ⅲ. 문제점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

정에서는 구조적·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

법 제185조 제2항 신설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손해사정사를 선

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실손보험을 중심으

로 시범 시행한 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선임권

의 실질적 활용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3년 5월 기준 주요 생

명보험사 5개, 손해보험사 5개 사의 공시자료를 토대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40) 유주선, 앞의 논문(주 8), 104, 118면; 김영국, 앞의 논문(주 8), 18–20면.

41) 고은희, 앞의 논문(주 14), 59–60면; 김영국, 앞의 논문(주 8), 18–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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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백만 건의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2022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은 1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42) 이러한 결과는 제도 자체의 실패라

기보다, 보험소비자가 제도를 인식하고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운영상의 요인

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의 낮은 활

용 실태를 출발점으로, 제도의 구조와 절차가 권리 행사에 어떠한 제약으로 작

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법률 및 감독규정 상의 문제점

  (1) 보험사 동의 구조와 제재 규정의 부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법률로 보장된 권리이다. 보험업법 제185조

는 보험계약자 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 할 때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동의 구조’가 오히려 보험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보험사가 동의 

의무를 어기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가) 보험업법 제185조의 보험사 동의 요건이 가지는 한계점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

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보험

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사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2호). 또한 2024년 신설된 제2항은 보험계

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42)“‘손해사정사 선임권' 알고 계셨나요?…보험사 안내문 뜯어보니”, 이데일리, 2023. 5. 31., https://
v.daum.net/v/qc8dSzFLgH?f=p (2026. 4.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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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구조는 형식적으로는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

임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소비자 선임권의 행사 여부가 보험사의 결정에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모범규준 별표2는 보험회사가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

고 있는데,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최근 5년 내 경고 2회 이력, 수사 절차의 

개시, 자료 제출 지연, 보험업법 위반의 ‘가능성’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

정된 위법 사실이나 중대한 결격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까지 거절 사유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해석의 여지가 크고 추상적이어서, 제도상 예

외로 설정된 동의 거절 사유가 사실상 일반적 거절 근거로 활용될 위험을 내

포한다. 특히 수사 개시만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은 무죄 추

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규제 위임의 한계와 관련된 법적 정당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법률상 권

리로 부여하고 있으나, 그 권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동의 기준은 법률의 명

시적 위임 없이 보험협회의 자율규범인 모범규준에 의해 설정되어 있다. 모

범규준은 형식적으로는 자율규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감독·검사·평가 

체계와 결합되어 사실상 준강제력을 가지며 보험사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기

능하고 있다.

     그 결과 상위 법령이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가 하위 규범, 그것도 민간 자

율규범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단순 경고 이력

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사유를 근거로 선임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

한할 소지가 크다.43)

43) 안로이드·김명규·마승렬, 앞의 논문(주 17),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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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의 거절·지연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 부재로 인한 실질적 거절 가능성

     위와 같이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해야 한

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 규정이나 과태료는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즉,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절하거나 회신을 

지연하더라도 이를 즉각 시정하거나 처벌할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보험사가 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실질적 동기가 부

족하다. 법률상 “동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위반 시 불이익이 없다

면 규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동의 요건은 형식적으로만 존재

하고, 실제로는 보험사가 선임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셈이다.

     현행 제도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동의 거절이나 선임 방해 행위에 대한 통

제는 주로 사후적인 민원 제기나 분쟁 절차에 의존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

접 민원을 제기하기까지는 상당한 정보 격차와 절차적 부담이 있어, 이 과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 행사 기한·기산점 설계에 따른 권리 축소

   가) 3영업일·10영업일 선임 기한의 과도한 시간 제약

     모범규준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3영업일 이내에 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를 회신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제도 설계상 소비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전

제로 한 규정이지만, 실제 상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보험사고 직후 소비자는 병원 치료를 받거나, 신체적·정신적 충격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 손해사정사를 탐색하고, 자격과 

경험을 비교·검토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결과 3영업일이라는 짧은 기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사실상 

선임권 행사를 제약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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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0영업일 제도 하에서도‘3영업일 내 연장 의사표시’가 만드는 추가 장벽

     2024년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선임 여부 회신 기한

을 최대 1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인 권

리 확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연장 의사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는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기한 연장 제도를 이해한 뒤, 다시 

연장 의사를 표시해야만 비로소 10영업일의 숙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 소비자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다) 기산점의 자의적 운용

     선임권 행사 기한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산점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범규준은 기한의 기산점을 명확히‘안내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보험회사가 이를‘접수일’이

나 ‘청구일’을 기준으로 삼아 기한을 산정한다.

     이러한 운용 방식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모두 반한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에 안내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사가 초일을 산입하여 기한을 계산하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시간은 극도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수요일 

오후에 안내가 이루어지고, 금요일 오전을 마감 시점으로 설정하는 경우, 소

비자가 실제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상 청약 철회 기간이나 금융분쟁조정 신청 절차에서 부여되는 

숙고 기간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라) 기산일 계산 기준의 불명확성과 자동 기한 도과 위험

     현행 제도는 손해사정사 선임권 행사와 관련한 기산일 계산 방식, 특히 초

일 산입 여부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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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생기고,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인식 차이가 불가피

하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은 기간 계산 시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

지 않는다(민법 제157조). 상법 역시 기간 계산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민

법을 준용한다(상법 제1조). 반면 형사소송법은 명문으로 초일 산입을 규정하

고 있어(형사소송법 제66조제1항), 법률마다 기간 계산 방식이 명확히 다르다.

     문제는 보험업법에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

험업법상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러한 법체계가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보험

사가 초일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상

황에서 보험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기한을 산정하는 반면, 소비자는 

기한 계산 방식 자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 결과 소비자는 선임권 행사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간 계산 기준

의 불명확성과 제도 설계의 미비로 인해 권리가 자동으로 박탈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3) 비용·보수 체계로 인한 실질적 진입 장벽

   가) 보험사 중심 보수 결정 구조와 산정 기준의 한계

     표준 보수 기준이 폐지된 이후,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수 수준은 보

험사별로 차이를 보이며, 사건의 유형이나 난이도, 조사 범위, 업무에 투입되

는 시간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공통된 산정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

어 있지 않다.

     독립 손해사정사는 사실관계 조사, 자료 수집과 분석, 현장 확인 등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에도 현행 보수 체계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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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무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보수 산정 과정 또한 외부에서 그 기준과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

면이 있어, 결과적으로 보수 결정 구조 자체가 시장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소액·중소 손해 사건에서의 선임권 활용 제한 양상

     보험사 중심의 보수 결정 구조는 소액·중소 손해 사건에서 보다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손해액이 크지 않은 사건의 경우, 손해사정에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나타

나면서,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선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그 결과 선임권은 주로 고액이거나 복잡한 사건에서만 활

용되고, 다수의 일반적인 보험사고에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보수 구조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업무 선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조사 부담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고, 비교적 단순한 사건 위주로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형성

될 경우, 소비자 선임권 제도가 분쟁 사건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

고, 선임권 제도가 선택적으로만 작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보험사의 실무 관행 및 운영상 문제점 

  (1) 보험사의 안내 의무 형식화·왜곡 문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실제로는 보험사의 안내 방식에 따라 실질적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에 손해사정 착수 전 소비자에게 

해당 제도를‘적극적으로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의무가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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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모범규준상의 ‘적극적 안내 의무’와 현실의 소극·지연 안내 관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가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손해

사정 착수 전에 소비자에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

다. 여기서‘적극적 안내’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제도의 존재와 의미를 인식하고 실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

명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적극적 고지 의무는 정보 비대칭 구조에서 소비

자가 자신의 선임권과 비용 부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독립손해사

정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로 기능한다.44)

     그러나 실제 보험금 청구 현장에서는 이러한 안내 의무가 형식적으로 이행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임권에 대한 안내가 손해사정 착수 이후에 이루어

지거나, 다수의 안내사항과 함께 부수적으로 전달되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소비자는 제도

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이미 선임 기한이 경과하

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방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 안내 내용의 누락·축소·왜곡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누락·축소되거

나 왜곡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모범규준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손해사정 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 ③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 소속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

정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 ④ 보험사의 동의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제도의 구조와 선택 결과를 충분

44) 김영국, 앞의 논문(주 8), 11,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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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식한 상태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모두 충실히 설명되기보다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문구만 형식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비용 부담 구조나 보험사의 동의 절차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거나 모호

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 선택이 손해사정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구

조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특히 비용 부담에 관한 안내의 부실은 선임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핵심 요

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법령과 모범규준은 일정 요건 하에서 손해사정 비용

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소비

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소비자는 독립손해사정

사를 선임하면 비용을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오인하거나, 비용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선임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

는 비용 부담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지와 설명의 부

재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다) 안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와 구조적 문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보험사의 안내 의무 위

반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범규준은‘적

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별도의 과태료나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보험회사가 안내

를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

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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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도 환경에서는 보험회사가 굳이 적극적으로 안내할 유인이 크지 

않다. 결국 안내 의무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 기능은 

크게 약화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안내서 도입, 안내 방

식과 시점의 명확화, 그리고 안내 의무 위반에 대한 입법적·감독규정 차원

의 제재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라) 정보 비대칭 구조 속에서의 실질적 접근성 문제

     마지막으로, 설령 일부 소비자가 제도의 존재를 알게 되더라도, 복잡한 절

차와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는 정보 접근성이 높은 소수의 소비자만이 선임권을 행사하고, 다수의 정보 

취약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기존의 위탁 손해사정 절차

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실은 소비자 선임권 제도가 제도적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

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리 부여를 넘어 안내 방식과 내용, 그리고 

제재 구조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절차·방식의 불투명성과 시스템 부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절차적으로도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계

되어야 실질적인 권리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권리 행사 절차

와 방식이 표준화·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

하고 분쟁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가) 이메일·서류 중심의 비표준적 신청 방식

     현재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 표시는 주로 이메일, 팩스, 서면 제출 등 개별 

보험사별로 상이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일된 신청 양식이나 제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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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형식과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비표준적 방식은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청의 적

법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쉽게 발생시킨다. 예컨대 제출 형식이 미비하다

는 이유로 선임 요청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서 선임 기한이 경

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권리 행사에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나) 전자적·시스템적 관리체계의 부재

     현행 제도에는 소비자의 선임 요청을 전자적으로 접수·관리·추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온라인 포털이나 전자신청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임 요청이 언제 접수되었는지, 어떤 단계에 있

는지, 보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신했는지를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스템 부재는 절차의 투명성을 크게 저해한다. 특히 기한 준수 여

부가 중요한 제도 특성상, 접수 시점과 회신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분쟁 발생 시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 행사를 입증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절차의 불투명성은 보험사에 유리하

게 작용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 기능은 약화된다.

   다) 권리 행사·이의 제기 과정에서의 입증 곤란과 책임 전가 구조

     절차와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리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선임 요청이 제때 이

루어졌는지, 보험사가 이를 적시에 안내·회신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이메일 발송 기록,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 개별

적·비공식적 자료를 스스로 수집하여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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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객관성과 완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기 쉽다. 결국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익은 소비자가 감수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는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가 오히려 권리 행사의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추천·알선 관행과 소비자 선임권의 형해화

   가) 추천·주선 관행에 따른 선임권의 실질적 제한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특정 손해사정사를

‘권유’하거나 ‘연결’해 주는 관행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행위는 외형상 정보 제공이나 절차 안내의 형태

를 띠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할 기회를 제한하고, 

이미 정해진 경로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보험금 분쟁 상황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

당 추천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 결과 

소비자는 선임권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손해사정 절차를 수용하게 된다.

   나) 감독규정상 규율 범위의 한계와 제도적 공백

     현행 금융감독규정은 특정 손해사정사에 대한 소개·알선 행위를 제한하면

서도, 그 규율 대상을 ‘독립 손해사정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탁 

또는 보험사 고용 손해사정사가 동일한 추천·주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

시적인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규율 구조는 소비자 선임권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과 정합성이 낮

다. 동일한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이상, 행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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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따라 규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추천·주선 관행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지속되며, 소비자 선임권은 제도적

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제한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다) 절차 강요를 통한 선임권 잠식

     추천·주선 관행은 선임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절차 운영 방식으

로도 나타난다. 예컨대 위탁 손해사정사가 선견적 제출이나 손해사정업무 착

수동의서 작성을 선행 절차인 것처럼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를 거부하

기 어렵고 선임권 행사 시점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의 선임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어, 결과적으로 선임권 포기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이는 소비자가 명시

적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절차 운영을 통해 선임권이 사실상 무

력화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구조적 한계 및 소비자의 인식 부족

  (1)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제도 인식의 문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법률과 모범규준에 명시된 제도임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는 많은 소비자가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

의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 이전에, 제도 인식 단계에서 이미 권리 행사가 좌절

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소비자 선임권은 형식적으로

만 규정된, 이른바‘종이에만 존재하는 권리’로 남아 있다.

    소비자 선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비자가 해당 제도

의 존재와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험금 청

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소비

자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보험사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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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손해사정 절차에 임하고 있다.45)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 제도 개편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

는 주로 정책 보고나 전문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일반 소비자가 일

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방식의 체계적인 홍보나 교육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결과 보험금 청구를 실제로 경험하는 다수의 소비자는 해당 제도가 존재한

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의 성과를 강조하더라도, 정

작 제도의 수요자인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권리 보장의 실질적 의

미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자 선임권이 제도 설계의 문제 이전

에, 홍보·교육 단계에서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소비자가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

고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일반 소비자는 ①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고용하는‘독립 손해사정사’와 ② 소비자가 선임하지만 보수는 보험사

가 지급하는‘소비자 선임 손해사정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개념 구분은 법률과 감독 규정의 체계 속에서는 비교적 명확할 수 있으나, 보

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매우 혼란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 소비자는 비용 부담에 대한 불안이나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선임

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예 해당 제도를‘자비로 손해사정사를 고용

해야 하는 제도’로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잡한 제도 구조와 전문 용

어 중심의 설명 방식은 소비자의 이해와 접근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며, 이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이 극히 낮은 현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45) 김영국, 앞의 논문(주 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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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적·내재적 한계

   가) 본질적 이해상충 구조

     손해사정 제도에는 보험사의 경제적 이해와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구조적

으로 충돌하는 본질적 이해상충이 내재되어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려는 경영적 이해를 가지는 반면, 소비자는 손해의 전부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손해사정 절차 전

반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지식·정보 격차가 결합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손해사정 절차의 구체적 진행 방식, 손해액 산정 기준, 보수 구조 

등에 관한 정보는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소비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검증하기 어렵다. 그 결과 소비자는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손해액 평가 결과를 사실상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되며, 손해사정이 

보험사의 이해를 우선시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

조에 놓이게 된다.

   나)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 중심 운영과 편향성의 구조화

     현행 보험금 청구 실무에서는 소비자가 보험사가 지정하거나 위탁한 손해

사정사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를 통한 대안

적 절차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와 위탁 관계에 있

는 손해사정사는 계약 구조상 보험사의 이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보험회사의 우월적 지위는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한다.46) 이

46) “보험사들, 손해사정 자회사에 ‘편파적’ 일감몰아주기 심각”, 문화경제, 2018. 6. 22., http
s://m.weekly.cnbnews.com/news/article_print.html?no=124838 (2026. 4.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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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손해사정의 공정성은 제도적 담보보다는 개별 손해사정사의 직업윤

리나 성실성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구체적인 불공정 업무 관행을 통해 현실화되기도 한

다. 예컨대 보험사가 사전에 선정한 업체의 견적을 사실상 필수 절차인 것처

럼 요구하거나, 손해사정 착수동의서 작성을 서둘러 요구하는 행위는 소비자

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절차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다. 이는 개별 담당자의 

일탈이라기보다, 보험사 위탁 중심의 운영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

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다) 비용 관리 구조의 비독립성과 소비자 권리 약화

     현행 제도에서는 손해사정 비용이 보험사의 관리·지급 체계 안에 편입되

어 있다. 이로 인해 손해사정 업무는 보험사 또는 소비자의 직·간접적인 영

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기 어렵고, 비용을 둘러싼 압력 역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용 관리 주체가 보험사로 고정되어 있는 한, 손해사정의 중립성과 독립

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소비자 선임권 제도가 

본래 의도한 권리 보장 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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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비자 선임권 실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언

 1. 법률 개정 필요 사항

  (1) 사전 동의 구조로의 전환 

    현행 제도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행사되

도록 구성되어 있어, 제도 취지와 달리 권리 행사가 보험사의 판단에 일정 부

분 의존하는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선임 

의사가 존재하더라도 보험사의 동의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

어, 선임권이 절차적 권리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할 여지도 있다.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균형

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선임 의사는 원

칙적으로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보험사의 동의는 형식적 승인 절차로 기능하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합

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은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동의 거절·지연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및 감독 강화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도록 한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의 부당한 동의 거절이나 회신 

지연에 대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절하거나 회신을 지연하더라

도,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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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동의 거절이나 지연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재 또는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은 하나의 검토 대상으로 제

시될 수 있다. 특히 회신 지연은 선임권 행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수 있으

므로, 회신 기한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고 그 준수를 유도하는 장치가 함께 

논의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감독기관이 보험사의 선임권 운영 현황을 점검하

고, 동의 처리 과정과 기간을 일정한 감독 지표로 관리하는 방식은 제도 운영

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3) 기산점 및 기간 계산 기준의 명확화와 자의적 운용의 차단

    선임권 행사 기한이 실제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산점과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가급적 줄일 필요가 있다. 모범규준은 기산점을 

‘안내일’로 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를 보험금 청구 접수일이나 사고 

접수일 등으로 이해·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운영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모두와 충분히 조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기산점

을 ‘소비자가 안내 내용을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다 분명히 

설정하는 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특히 문자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순 발송 시점이 아니라 수령·확인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권리 행사 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보험업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을 고려하면,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이 준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둘 필요

도 있다. 이를 명시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 기간 계산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고, 기산점·기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권리 행사가 제

한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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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독규정 개정 사항 및 감독 강화를 위한 과제

  (1) 동의 거절 사유의 기준 정비 

    모범규준 별표 2에 규정된 동의 거절 사유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정한 참

고 기준으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범위와 표현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일정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

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동의 거절 사유가 예외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실제 운

용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폭넓게 적용되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의 거절 사유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정

비하는 방향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예

컨대‘위반 가능성’이나‘자료 제출 지연’과 같이 해석의 폭이 넓은 표현에 

대해서는,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판단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비는 보험회사가 동의 거절 사유를 보다 신

중하게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제도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 착수 사실만을 근거로 동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은, 그 자체만으로 위법성이나 결격성을 단정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수사 개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초기 절차에 해당하며, 그 결과가 법

적 책임으로 귀결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수사 착수만으로 소비자 선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방식은 제도 목적과의 관계에서 다소 과중한 제약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동의 거절 사유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소, 행정 제재의 확정, 유

죄 판결 등과 같이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

이 하나의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 설정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 해석상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의 거절 사유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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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금융당국이 동의 거절 사유에 대한 해석 기준과 적용 사례를 단계적

으로 제시할 경우, 보험사별로 상이하게 운용될 가능성은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이 달라지는 상황을 줄

이고, 소비자 선임권 제도의 운영이 보다 일관된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적극적 안내 의무의 구체화 및 안내 의무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보완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 착수 이전에 소비자에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적극적 안내’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보험회사별

로 안내의 수준과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안내가 지연되거나 

다른 정보에 묻혀 전달되는 등, 선임권 고지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 안내 의무의 내용과 범

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단순한 문구 고

지에 그치지 않고, 선임권의 의미, 행사 방법, 비용 부담 구조 등 핵심 사항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선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 이루어

지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안내 의무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감독·검사 과정에서 안내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점검하고 이를 평가나 공시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안내 절차를 보다 충실히 운

영하도록 유도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반복적

이거나 중대한 안내 의무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 권고나 감독상 조

치 등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제도의 목적과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우선은 감독과 평가 체계를 통해 안내 의무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

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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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보완을 통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안내가 형식적 절차

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해당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모범규준 개정 및 행정‧운영 체계 개선

  (1) 선임권 행사 기한의 합리적 연장 및 절차의 단순화

    현행 모범규준은 소비자에게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 하에 10영업일까지 연장을 허

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다단계 기한 구조는 보험사고 직후 소비자가 처한 

상황이나 제도 인식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로는 기한의 존재와 

연장 방식에 익숙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임권 행사 기한을 예외적 연장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정 수

준의 숙고 기간이 보장되는 구조로 단순화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10영업일을 기본 행사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선임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에만 절차를 종료하는 방식은 별도의 연장 의사 표시 

부담 없이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임권 행사 절차의 표준화 및 통일된 안내서 및 신청 방식 도입

    현행 제도에서는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 표시 방식이 보험사별로 이메일, 팩

스, 서면 등으로 달라 소비자가 개별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로 

인해 제출 형식에 대한 이해 차이로 선임 요청이 지연되거나 원활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선임권 행사 절차의 예측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된 신청 방식과 표준 양식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공통 양식과 기본 제출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보험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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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적용할 경우, 형식적 차이로 인해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이 상당 부

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내 방식 역시 보험회사별 자율에만 맡기기보다 일정 수준의 통일

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표준화된 안내서의 형식

과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보험금 청구 초기 단계에서 제공하도록 한다면, 안

내의 편차를 줄이고 권리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안내 시점

과 선임권 행사 기산점을 보다 명확히 연동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안내 지

연이나 시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을 줄이는 방향

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3) 전자적 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입증 구조의 합리화

    선임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처리·회신 과정을 전

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이메일이나 서면에 의존하는 방식에서는 접수 시점과 처리 경과를 명확

히 확인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소명해야 하는 부담

이 발생하기 쉽다. 온라인 포털이나 전자신청 시스템을 통해 선임 요청을 접

수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한 관리가 중요한 선임권 제

도의 특성과도 부합하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자적 관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선임 요청과 처리 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보존되어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선임권 행사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합리적 보수 산정 기준 및 소액 사건 보완 구조 마련 

    현행과 같이 손해사정 보수가 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

는 구조에서는, 보수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고 산정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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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건 유형, 손해 규모, 조사 범위, 업

무 난이도, 투입 시간 등을 고려한 참고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다. 이는 일률적인 보수 체계를 재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수 산정의 합

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47)

    또한 소액·중소 손해 사건의 경우 조사 부담에 비해 보수가 충분히 반영되

지 않아 선임권 행사가 위축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일정 유형의 사

건에 대해 참고 가능한 최소 보수 기준이나 업무량에 따른 단계적 산정 방식

을 함께 검토하는 것은,48) 선임권이 특정 사건에만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보험사의 실무 관행과 소비자 인식 개선 

  (1) 비용 부담 구조에 대한 명확한 현장 설명 관행 정착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대한 오인은 소비자 선임권 행사

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현행 법령과 모범규준은 일정 요건 

하에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구조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선임권 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단순히 비용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그치

기보다, 보험회사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와 소비자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

하여 제시함으로써,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권리 포기를 완화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권리 행사에 따른 법적·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

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47) 양희영,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에 관한 연구, 『손해사정연구』 제16권 제1호, 2024, 83면. 

48) 김정주,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해사정연구』 제6권 제2호, 
20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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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전·상시적 고지 체계 구축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제시되는 선

택지에 그치기보다, 사전에 인식되고 준비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임권에 대한 고지는 보험금 청구 시점에 한정되기

보다, 보험계약 전후의 전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비될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보험계약 체결 단계, ② 약관 설명 및 계약 유지 과정, ③ 

보험금 청구 안내 단계에서 선임권의 존재와 기본 구조가 반복적·누적적으로 

안내되는 체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 안내문,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는 매체를 중심

으로 선임권이 명확히 고지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사

전·상시적 고지 체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 선임권을 최소한 

‘인지 가능한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적 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제도 구조의 단순화 및 개념 혼선 해소를 통한 접근성 제고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구조

가 일반 소비자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①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고용하는 손해사정사와 

② 소비자가 선임하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손해사정사를 명확히 구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선임권 행사가 곧바로 과도한 비

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오해가 형성되고, 실제로는 행사 가능한 권리임

에도 선임을 시도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가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기보다는, 제도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령과 감독규정, 보험회사 안내 자료 전반에서 선임권 제도의 

구조를 보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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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사 유형을 ‘비용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거나, 

선임 절차와 비용 구조를 단계별로 도식화하여 설명하는 방식, 표준화된 설명 

틀을 마련하는 접근은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제도의 법적 내용 자체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 제도 인식 개선을 통한 권리의 실질화

    궁극적으로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의 실효성은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보다,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실제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제도 인식의 개선은 단순한 정책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핵심 요소로 이해될 수 있

다. 사전적 고지 체계의 정비와 제도 구조의 단순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소비

자 선임권은 형식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보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

다. 이러한 인식 기반 위에서 안내 의무의 내용과 방식, 행사 기한, 절차 설계

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경우, 소비자 선임권은 제도 본래의 목적에 보다 부합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5. 소결 

  이상의 개선 방안은 각각 의미를 가지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

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보험사의 동의 거절 

사유 기준의 명확화, 안내 의무의 실질화, 행사기간 및 기산점의 구체화 등 감독

규정·모범규준 차원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는 비교적 신속한 

개선이 가능하며, 선임권 행사에 대한 초기 장벽을 완화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기적으로는 신청 절차의 표준화, 전자적 관리체

계의 도입, 선임권 행사 현황에 대한 통계 공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도의 투

명성과 접근성을 점진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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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협력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재 체계와 비용·보수 구조를 법

률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보험계약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계약적 신뢰에 

있다. 이러한 신뢰는 보험사고 이후 보험금이 실제로 산정·지급되는 이행 단계

에서 구현된다.49)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은 사고 경위와 손해 범위를 조사·확정

하고, 약관과 법규를 적용하여 적정 보험금을 산출하는 절차로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50) 따라서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보험금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을 좌우하는 절차적 기반이며, 이에 요구되는 손해사정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험제도의 신뢰 유지와 직결된다.51)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에게 부여된 손해

사정사 선임권은 손해사정 과정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절차적 견제 구조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보험계약자 등이 전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비해 

취약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에서, 선임권은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을 보완하는 절

차적 권리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52)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제도는 도입되었고, 

이후 법령·감독규정·모범규준의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와 절차가 정비되어 왔

다. 그럼에도 보험금 산정과 지급을 둘러싼 분쟁과 민원은 여전히 상당하며, 독

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의 이용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선임권이 

규범적으로는 권리로 인정되면서도, 실제로는 충분히 행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는 단순한 인식 부족을 넘어, 하위 규정과 운영 구조 전반

에서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49) 안로이드·마승렬, 보험업법 개정(2024. 2. 6)에 따른 손해사정 관련 추가 입법 보완 방안, 『손
해사정연구』 제25권, 한국손해사정학회, 2024, 7면.

50) 유주선, 앞의 논문(주 8), 99면; 안로이드·마승렬, 위의 논문(주 48), 7면.
51) 안로이드·마승렬, 위의 논문(주 48), 7, 34면.

52) 안로이드·김명규·마승렬, 앞의 논문(주 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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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감독규정은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행위, 보험회사의 절차상 의무를 

비교적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로 인해 규정 준수 유인이 약화되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

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53) 또한 보험금은 보험회사에는 손해율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반면, 보험계약자에게는 생활과 직결된 급부라는 점에서 

손해사정 절차에는 구조적 이해관계 충돌이 내재한다.54)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보

험사의 동의 요건, 형식적 안내 절차, 짧은 행사기간과 불명확한 기산점, 비표준

화된 신청 방식, 비용·보수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선임권은 실제로 

행사하기 어려운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불신

이 누적되고, 이는 다시 민원이나 소송과 같은 고비용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보완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행 제도와 운영 구조 속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구현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상 권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절차에서는 정보 접근, 시간, 비용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선임권을 단순한 선택권이 아

니라 보험금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매개하는 ‘절차적 권리’로 재구성한 데 있

다. 이는 권리 보장의 중심을 결과가 아니라 그 형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확장하는 분석틀을 제시하며, 나아가 손해사정 절차에서 정보제공·참여·견제·

불복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편 2024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에도 제도적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보험회사의 협력의무를 담보할 제재 수단의 미비, 행사기간 및 기산점의 불명확

성, 비용 부담 구조의 불충분한 규율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향

후 입법에서는 절차의 명확화·표준화, 위반 시 실효적 제재 도입, 비용 부담의 

53) 안로이드·마승렬, 위의 논문(주 48), 5면.

54) 안로이드·마승렬, 위의 논문(주 4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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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배분을 통해 권리의 실질적 행사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선임권의 실효성은 권리의 존재가 아니라 행사 가능한 절차의 설계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선임권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동하기 위

한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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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conceptualizes the right to appoint a Claim adjuster not as a 

mere option, but as a procedural right that makes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proceeds effectively realizable, on the premise that contractual trust is 

ultimately tested at the claims settlement stage. Claim adjustment is a critical 

process that fixes the payable amount through fact-finding, damage assessment, 

and the application of policy term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practice, however, Claim adjustment is dominated by insurer-employed or 

insurer-appointed (outsourced) adjusters, raising persistent concerns about 

structural constraints on independence and neutrality. Although the appointment 

right has been expanded and refined through legislation, supervisory regulations, 

and industry self-regulatory standards (model guidelines), its actual utilization 

remains low while dispute-related costs continue to accumulate. Rather than 

reducing this to a simple assessment of success or failure, this paper analyzes 

structural barriers that constrain the exercise of the right. Specifically, it 

examines: (1) the insurer-consent requirement and the lack of effective 

enforcement; (2) formalistic notification duties and inadequate disclosure of fee 

and cost-allocation rules; (3) ambiguity in the trigger (start date) and calculation 

of the 3- and 10-business-day periods; (4) non-standardized application and 

case-management procedures that effectively shift evidentiary burdens to 

claimants; and (5) practical access barriers arising from fee and cost structur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reforms to make the right 

operational in practice: moving toward a default-validity model with narrowly 

tailored exceptional restrictions; specifying objective grounds for denial; coupling 

notification and statistical disclosure with enforceable sanctions; codifying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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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ime-calculation rules; standardizing and digitizing application procedures; 

and developing fee benchmarks that also work for small-value claims. The 

objective is to redesign the institutional architecture so that the appointment 

right functions not as a paper right, but as a substantive mechanism for 

securing insurance claim rights. 

Key words : Claim adjustment, Independent Claim adjuster, Consumer right of 

appointment, Procedural rights, Insurance Business Act.




